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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 제한물권 

1) 전 세 권 

민법 - 채권각칙 - 임대차 _ ＇임대차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 부분 참조. 

2) 지 상 권 

가)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건물철거 청구 소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점유 권원의 항변이 법정지상권 성립 

의 항변이다. 

민법 제366조1648)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의 경우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상 

에 건물(‘가설건축물’은 해당되지 않는다1649)）이 존재한 사살 `1650) @ 처당권 설정 당시 토지 

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으로 허용되고, 이러한 사용에는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달리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시 않으므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초한 丙 교회 유치권을 근거로 乙 등이 甲 교회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647)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용역계약(2002다64780). 어촌계가 바지락을 채취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바지락 매매계약(2010다103697).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대매를 종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 
로 약정(2011다107900),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시역난방 전환공사에 대한 조건부 순공 합의(2011다 
104482, 104499). 

1648)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안하여 토지와 고 지상전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 
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고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룰 정한다. 

1649) 대법원 202 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만법 제366조의 법성지상권온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안의 
소유예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안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 
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99조 제 1 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안 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촌치기 
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전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댜" 

1650) @ 건물의 산축·합동(合棟)과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및 고 법위; O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종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아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자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동과 지봉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동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묻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설헐한다(2010다67159). 8 동일안 소유의 
토지와 고 지상전물 중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되가 전에 건물이 
천거되고 동일성 없는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신축건묻을 위한 법정시상권을 취득하 
되 고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정한다(90다19985). ®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전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고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산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신축건물 
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사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 
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고 신축전물이 다른 소유 
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윤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 
4360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O 이러한 빕리는 집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전유부~ 고 대지 지분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고 지상 집합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집합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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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사살 ,1651l ®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계 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관습 

상의 법정지상권의 경우 (lI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사실’, 일〉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층여 강제경메 국세정수법에 의한 공대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사살 165?)이 

고 요건사실이다. 

관습상 법정지상권1653)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 

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고 ·소유권이 유효하계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 

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1654) 다만,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따 강제경 

매절차상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급의 완납 시가 아니라 강재경매게시결정 

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1655)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 

보아야 한다(2011 다73038.73045). 0 그러나 토지와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합계도 
불구하고 사실과 달리 동기부에 명실의 기재가 이루이지고 이를 이유로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그 후 토지 

에 대하여만 경매집차가 진행된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계 되었다면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안 
성한다(2012다 ]08634). 0 동일안 소유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공동근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나른 
건물과 합동(合棟)되어 신건물이 생기고 그 후 경매로 토지와 산전물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도, 

신건물을 위한 법정전상권아 성립하나,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과 범위 등은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2009다66150). 

1651) © 공유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0 궁정례: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 - · - _ _ _ ._ _ _____ .-

설절하였다가 위 서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전 경우, 건물공유자들은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 판결). 
0 부정례; 투지공유자의_합._J.F감이 다른 공유자의＿전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겁충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아 성립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자산의 지분을 재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성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분첼한바,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나아가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에 관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겅-메로 인하여 그 지분을 제3자가 취독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 판걸). 

1652) 토지와 그 지상 건물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그중 겁물에 관하여만 양도가 쥔손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아전등가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습싯:-법-정지상권의 성딥욘깊인 동­
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었던 토지와 그 자상 건물아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아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재권자와 수익 

자 또는 전독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 ··- • -- ___ ---------
때문이나(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1653)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 

권에 관한고맹이 준용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아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고 존속기간온 민법 제281조 제 1항에 의하여 만법 재280조 재 1항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된다. 

이에 따라 겹목－합건물의 소유를：훈선옥로 하는 법정쟌상권의」존속기간음」산닌이 되고(민법 제 280조 제 1항 
제 1 호)，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 되는 등(민법 제280조 제 1항 

제2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존속한다. 토시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산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전론를_첩조할 수 있는데, 그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있기 전에도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다(위 전원합의 체 판결). 

1654)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Cj-9075 판결 동. 
1655)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동) ®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걸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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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리되 ,1656) (2) 강제경매 목적 부동산 

에 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1657) (11 강제경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 

매를 위한 압류나 고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 

로1658)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 

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매수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이 없는 한 건물의 매수 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1659)한다.1660) 

한댜 ®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아 생간다. 

1656)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이유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다른 특별한 사성이 없는 한 그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고, 매수선청인·담보권자·채권자·재무자 기타 -1 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여러 당사자는 그와 

같이 하여 정하여지는 법적 지위를 전제로 하여 자신의 아해관계를 계산하고, 나아가 경매절차에의 참여, 채무 

이행 대위변제 기타의 재산적 결정에 이르게 된댜 이는 토지와 지상 건물 중 하나 또는 그 전부가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그 경매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제 토지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사용권 

의 부담을 안게 되고 건물은 계속 유지되어 존립할 수 었는지와 같이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의마가 있는 
사항에 관련하여서도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동기가 이루어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른바 제3취득자는 그의 권리를 경매절차상의 매수인에게 대항하 

지 못하고, 나아가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므로(민사집행법 계 144조 제 1항 제2호 참조) 그 매각대금이 완납되멘 직권으로 그 말소가 촉탁 
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매각대급 완납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이 문제맥락에서 별다른 의마를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고, ‘강제경매로 인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합 

에는 그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안에게 속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들은 위 판결의 

견해와 지족되는 한도에서 변경하였다. 

1657)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 

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1658)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저당권 설정 이후의 특정 시접을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처딩권자로 
서는 저당권 설성 당시를 기준으로 그 토지나 지상 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였음에도 저당권 설정 이후에 
토지냐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외부의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당초에 파악하고 있던 
것보다 부당하게 높아지거냐 떨어전 가치를 가전 담보를 취득하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얻거냐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1659) 이는 민법 제 ]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지상권 동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경락인은 종전의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껄안와이 건몽을 제3자에 

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곳!j3관입 
잔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건뭉 양수인은 그 지상권이전등가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락인을 대위하여 종전의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92다527). 

1660) 위와 같은 법라는 O 압류, 가압류나 제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다13463 판결)나, 0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선독자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아에 행하여진 건물의 양도에 대한 재권자취소 

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와 전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설차에서 그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73158 판결)에노 마찬가지로 쇤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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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철거 합의 등 법정지상권 포기 독약 

저당권 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배제하 

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166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소극적 요건인 ̀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1se2)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상·층병책입은 그러한 사청의 존새를 주장하는 쪽에 

있댜1A63) 토지의 집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사 사이에 약정 1664)이 있었다는 사실'도 동일 

하계 보아야 한다. 

나) 지상권의 소멸 

(1) 지료 미지급에 따른 지상권·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익 지료를 지급하지 이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 

권의 소멸을 정구할 수 있다(민법 계287조)． 토지 소유자는 (oi) ‘당사자 같 지료에 관한 협 

의’ 또는 법원에 의한 지료 결정’ 사살1665) @ 자신에 대한 2년 이상의 지료 연체 사 

1(,61) 대법원 1988. 10. 25. 선.::.1 87다카1564 판결: T만법 재366조는 기치권과 아용권의 조절을 뭐학 공익상익 

이유로 자상권의 설정을 강재아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안 토시에 내하여 
법정자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톡약은 효려이 없다," 

1662) 대법원 1999. 12. 1[), 선고 98다58467 판결: '＇건물 철거의 합의가 관습수J의 법정지상권 발생의 소국직 요건이 ·--- -· 
되논 이유는 그러야 합의가 없을 때라야 토지와 건몽의 소유자가 당라진 후에도 건물 소유자三 하여금 그 
건물의 소유물 위-아여 토자를 계속 사용케 하려는 목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데 있고. 한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음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권리여서 임에서 망아는 '목시직 합의’라는 

당사자의 추정 의사누 건물윈:단t를쳅＿학연-~톤:'I를/脂보사유한다’는 데 중견아 있는 의사라 할 것이므로, 
건물 철거의 합의에 려와 감온 목시적 한의를 깨뜨리는 효력 축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글 배세하는 효력 

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건물을 연건합단늪〉내용만아 아니라 집물을 걸거함으로써 
토지의二갤출산용윷二1만두고자 야는互당사자의 의산기 고 합의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안에게 증여한 후 구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합 경우, 그 건물 철거의 합의논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내용의 합의로 봅 수 없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663) 대법인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664) 관습상의 법정자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자와 그 시상 건물이 매매 기타 원안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당리하제 되었으나 그 건물을 정거한다는 등의 독약어 입?면 건물 소유자로 마여금 토지불 계속 사용하계 

하려는 것이 낭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브로 이와 달리 톤즈몬上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산2E} 
쁘짚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까닭이 없다(2005 다-'i l771. 41788).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댄전네-관한일대간겐안을 체설하였다면 위 건물매수도 인하여 쥐독하계 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91 다1912) 

^』" 사 潭^

1665) © 지료결정청구와 지료지급이행청구 
O 법정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예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냐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 ," `傷Wm.” • - ~ x."" 

아무런 잎줄이 잎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上 하더라도 진료 지급을 지재혼한2꿍년부.:.i:;:__,볼 
순 잃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아였음을 아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 
첨구는 이유가 없고, 지료액 또는 그 자급시거 등 지로에 관한 약정은 이를 동기하여야만 제3사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어고. 법원에 의한 차료이 결정은 당사자의 자료견정청+에 의하여 혓식츠1 형성소송인 자료결정판결 
로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t99다17142)、 - ··· ·- -· , 

0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학 지상권아 발생하였을 경우에 토지의 소유자가 지료를 겅＋한에 있어서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이 었기 선에는 지료의 지급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선5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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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1666) ® ‘지상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의 항변에 대해 소멸의 재항변을 할 수 있다. 

이는 분묘기지권(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 

룰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서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있다)의 경우에도 유추꾹樣용된다.1667) 

것을 전재로 하여 반목크료:분릎 구학논 청구를 항 수 있다 할 것이며, 법원도 이 경우에 봤걸임_이못:에서 
지료를 얼마로짚모[단는 판단을 하면 족한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의 지료급부이 
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전 지료에 관한 결정은 고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와 핀~ 의한 지상권 
잔 사이에서는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만법 제286조 
의 규정에 비추어 불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절되였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논 한, ．그-혼인그L간언]_덴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2002다61934). 이와 같이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음에도 법정지상권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이마 지료 이행 
판결을 받은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된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다266324 판결). 

1666) 0 만법 제287조가 토시소유사에게 지상권소멸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지상권은 성질상 그 존속기간 
동안은 당연히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지상권자가 2년 아상의 지료를 연체하는 때에는 토지소유 
자로 하여금 지상권익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이 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어서, 지상권자가 고 권리의 목적이 된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 특정의 소유자로 하여금 선택에 따라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함 
이 상당하므로(99다17142), 위 ®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토지의 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넌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정구를함에 였어서 중설손윤작-에대한 연체기간의_합싶을"－주장登숫늪 
없다. 
0 법정 지상권 지료 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이 상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체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진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2005다37208). 
O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 
의 지료를 연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2012다102384). 

1667)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걸 ‘‘자기 소유의 토지_원에 분묘를 설치한 후 고 토지의 속윤컵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안에게 인짚되면시 본론2L전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의하여 그 분묘기지권에 관한 진로 
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그 판결획:정-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물입: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고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분묘가지권자가 판결획정 후 
시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였는 것은으]:_:fl." - 이는 양도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에 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 
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고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쥐득한 경우(양도형 분묘기지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두가 있는 반면(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분묘기지 

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의부를 부담한다(대법원 202 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의 기지안 토지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아닌 다든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고 토지 소유자가 분묘 수호·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고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붑브꼬즈1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악 수호·관리자가 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안절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2 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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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의 만료와 갱산·매수청구 

지상권갱신청구권1668)의 행사는 지상권의 ‘촌속기간 만료1669) 후 지체 없이’ 하 

여야 한댜 1670) 

토지 소유자의 분묘기지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군:장은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21. s. 27. 선고 2018다26-1420 판결). 

1668) 민법 재283조(시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J>,지상권이 속뭘한 경우에 선물 가타 공작물이 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일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669) 鬪J의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의 지론률·모센할 경우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나(93다 10781). 

1670)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대수정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안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성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고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 

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펜터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댜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 
권의 존속가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굼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전상권갱신청구권이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지상권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약 4년이 경과한 

이 사전 소송절차 중 행사한 피고의 갱신청구 내지 긴물매수정구는 고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예 


